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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4년 9월 한국사회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EU 기업지속가능실사법과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
임경영 가이드라인 간 정합성 연구”의 토론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글쓴이에게 생긴 작은 의문을 해소하고자 
관련 논점을 연구한 것입니다.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입법지침이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원리를 구조적으로 계승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글은 ‘무엇을’과 ‘어떻게’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세 기준의 연속성과 차이를 계통적으로 비교·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국내 문헌은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어, 주로 외국 문헌에 기초해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입법지침의 체계와 내용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주력한 탓에 이로 인한 국내적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글입니다. 이는 후속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요 약 문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지침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OECD 가이드라인 

등 soft law로 이해됐던 국제적 기준을 유럽연합 지역 내에 구속력을 가진 법적 의무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두 국제기준이 공급망 전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규율하려던 것과 달리, 입법지침은 부속서에 열거된 인권·환경 협약 위반을 실

사 대상(what)으로 한정하고, 위험 기반에 기초하여 위험한 순서대로 조치를 하고, 이해관

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예방–완화–구제의 순환 절차(how)를 정립했다. 적용 

범위는 보다 구체적으로 ‘활동 연쇄(Chain of Activities: 자사·자회사 및 상류와 하류 중 

유통·보관·운송에 한정)’로 설정하되 금융 부문의 하류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감독기관

의 명령과 전 세계 매출 대비 과징금, 그리고 민사책임을 통해 집행력을 강화했다. 그 과

정에서 다른 입법지침과도 연계하여 공시제도를 강화했다. 다만 부속서 중심의 대상 한

정, 범위·관할 해석의 불확실성, 기업 부담 증대라는 문제가 남아 있어, 향후 제도의 보완

과 회원국 사이의 집행을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역외 기업과 공급망 전반에 

대한 파급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 역시 이 실사 제도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이 입법지침의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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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유럽연합 입법지침(Directive)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그 구속 대상은 유럽연합 시민이 

아닌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가기관이다.1) 즉, 입법지침은 달성해야 할 결과만을 정하고 그 형식

과 수단의 선택은 회원국에게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지침의 효력은 통상 회원국의 국내법 질

서에 수용되는 과정을 거쳐 작동하며,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구속은 그 국내 규범을 매개로 간

접적으로 현실화된다.2) 입법지침의 내용이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입법지침의 내용은 

1)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288조에 따르면, 연합의 기관은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
(Recommendation), 의견(Opinion)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규정은 회원국 내 시민에게 전면적으로 구속되어 
직접 적용된다. 지침은 달성해야 할 결과만을 구속하되 그 방식과 수단의 선택은 회원국에 맡긴다. 결정은 
지정된 규범 수규자만 전면적으로 구속하고, 권고와 의견은 구속력이 없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박지순, “유럽노
동법에 관한 기초적 연구”, 「노동관계연구」 제15권, 2005, 161쪽 이하 참조

2) 다만, 입법지침이 직접 회원국 내 시민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다. 입법지침의 직접 적용 가능성을 논한 대표적인 
사례로, EuGH 8.10.1987 – C-80/86, Juris: 네덜란드 광물 회사는 유럽연합 입법지침(Richtlinie 80/777/EWG)에
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으로 피소됐다. 천연 광천수 입법지침으로 불리는 이 입법지침을 
네덜란드 입법부가 약정한 일정을 도과하여 국내법으로 입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입법지침의 내용을 직접 
적용한 것이다. 회사는 입법지침의 내용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유럽사법재판소는 다음과 

주제어：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입법지침,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OECD 
다국적기어 가이드라인, 활동 연쇄, 위험 기반에 기초한 비례성 실사, 공급망, 
역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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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률의 최저 기준으로 기능하게 되어, 회원국은 그 기준을 하회할 수 없고, 조약과 지침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더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3) 그 결과 입법지침은 이

를 이행한 국내법률의 해석 기준으로 작동한다.4)

2024년 공포된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입법지침 역시 일정한 기간 내에 유럽연합 회

원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는바, 이 입법지침의 내용은 향후 개별 국가들의 내용이 

된 뒤 그 법률의 해석 기준으로도 사용될 것이다. 이 입법지침은 전통적인 명령·통제형 집행 

구조, 즉  법정 의무의 설정, 감독기관의 지정,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 수단의 부여, 원인 제

공자에 대한 민사책임의 인정이라는 뼈대를 유지한다. 동시에 실사(due diligence)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에게 단순히 절차를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에 주의의무를 내재

화하도록 정하고 있다.5) 그 결과 기업은 정책 수립, 위험 식별 및 평가, 예방과 완화, 모니터링,

소통과 구제라는 위험에 기반한 비례적 절차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 효력은 공

급망을 매개로 거래 상대방과 역외 기업에까지 미치도록 설계됐다. 유럽연합의 규범이 시장 

접근을 매개로 사실상 국제적 표준으로 확산되는 것이다.6)

이러한 입법지침의 내용이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수용될 경우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수

출을 하는 우리 기업 역시 이 실사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반도체 장비나 전기기기, 자동차 

부품을 주력으로 수출7)하는 우리에게 이 실사(CSDD) 제도는 공급망 전 과정에서의 위험 식별, 예

방·완화, 모니터링, 구제를 요구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 내용을 계약의 내용이나 감사의 내용

으로 요구하고, 노동·안전보건·환경·인권·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했다는 입증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 입법지침을 연구한 논문이 여럿이지만, 대부분 낯선 실사 

제도를 이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 입법지침이 어떤 경로로 강제력을 갖는 

같은 요건을 제시하며 입법지침 역시 회원국 시민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우선 ①입법지침의 
내용이 명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②시민과 국가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개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김도환, “판례평석: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서 
나타난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도입 의무”, 「중앙법학」제26집, 중앙법학회, 2024, 171쪽 이하 참조

3) Dougan, Minimum Harmonization and the Internal Market, Common Market Law Review 37, 2000, pp. 855,
865~866: 지침은 통상 최소조화 기법으로 설계되는 경우 국내 전환법의 최저 기준으로 기능한다. 다만, 개별 
지침이 최대조화를 표방하는 때에는 상향 규제가 제한될 수 있다.

4) 대표적인 사례로, EuGH, 5.10.2010 - C-397/01 to C-403/01, para. 113, Juris: 지침의 문헌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국내법 전체를 동원해 해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김도환, “유럽연합 입법지침 2019/1152 상 온라인 
플랫폼노무제공자 보호”, 「노동법포럼」 제34호, 2021, 32쪽, 40~41쪽 이하 참조 

5) 김원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주의’에 관한 EU 지침의 제정과 시사점”, 「상사판례연구」제37권,
2024, 284쪽 이하 참조 

6) 오현석, “지속가능 경영 규범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글로벌공급망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113호,
2024, 128쪽 

7)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International_trade_in_goods: 2024년 한
국의 대(對)유럽연합 수출은 681억 유로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7.2%)했다. 이는 우리 전체 수출 비중의 10.7%를 
차지한다. 품목 구성상 기계·수송장비(반도체 장비·전기기기·자동차 등)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종 확인:
2025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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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자리 잡았는지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구조로 지침이 형성됐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무엇을 실사할 것인가’와 ‘어떻게 실사할 것인가’를 구분하여, 실사 제도의 작

동 원리와 법적 성격을 밝히려 한다. ‘무엇을’의 영역은 실사 대상과 그 범위에 관한 분석이고,

‘어떻게’의 영역은 실사 절차, 이행 방식, 책임 귀속, 공시,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포괄한다.

이 글에서는 실사를 세 갈래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 말하는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HRDD), 둘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책임 있는 기업행동)이 말하는 실사(Responsible Business Conduct Due Diligence, RBC

DD) 그리고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지침(CSDDD)이 규범화한 지속가능성 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CSDD)가 그것이다. 세 용어는 공통적으로 ‘위험 식별, 예방·완

화, 구제, 보고(공시)’라는 절차적 골격을 공유한다. 그러나 권고적 기준에서 법규범으로 이행

하는 과정에서 비(非)사법적 메커니즘 중심의 운영이 과징금·민사책임 등 법적 제재로 전환되

었고, 보호대상도 인권에서 출발해 인권과 환경, 부패까지로 확대되었다가 입법지침에서 그 범

위를 부속서(Annex)에서 열거·특정하는 방식으로 정교화된 모습이다. 이하에서는 그 문맥에 

따라 표현을 HRDD, RBC DD, CSDD를 구분하여 함께 표현하고, 포괄적 지칭이 불가피한 경

우에만 ‘실사’로 약칭하고자 한다.

Ⅱ. 실사 대상: 무엇을 실사할 것인가

1. 실사의 규범적 기초 

법적 강제력이 있는 국제 규범은 대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내지 지침8)을 모태로 삼

아 발전해 왔다.9) 즉, 본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지침이 개별 국가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수용 또는 활용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관행상 규범으로 인정되어 구속력을 확보하거

나, 특정 지역 또는 국가 차원에서 권고나 지침의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구속력을 획득

한 것이다.10) 이러한 경로는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입법지침에서도 반복된다. 이 입법

8) 소위 'soft law'라 불리는 이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거나, 전통적 의미의 법률에 비하여 그 구속력이 
현저히 약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기능하는 준(準)법적 문서를 가리킨다. 통상 
권고나 가이드라인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며, 국제법 영역에서 처음 사용된 개념이다.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법적 구속을 회피하면서도 국제법의 일반적 형성 과정보다 더 신속하게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규율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Shelton, soft law,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Routledge,
2009, p. 65

9) Netherlands National Contact Point for the OECD Guidelines, Analysis of the draft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on the basis of the OECD Guidelines, 2023, p. 4~5

10) Weber, Expanding the Toolbox of Sustainable Business Law, Pace Environmental Law Reveiw, 2024,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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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누적된 'soft law'가 법

적 의무로 승격된 대표적인 사례이다.11) 이행원칙과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었으나, 이

미 글로벌 기업의 보고서 작성이나 ESG 투자 지침 등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경제

적 합리성과 사회적 압력을 매개로 기업의 행태에 실질적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영향력이 

축적되어 이를 법제화12)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13)

물론 UN 단위에서 정한 원칙과 OECD 단위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에

서 정한 입법지침을 동일한 규범 층위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다만 규범의 계통과 기능을 기준

으로 살펴보면,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OECD 가이드라인은 위험기반 실사의 원리를 제

시한 원형이고, 유럽연합의 입법지침은 그 원리를 수용해 법적 의무로 전환한 규범으로 이해

된다. 즉,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입법지침은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6단계 절차를 골격으로 

하여 연속성을 유지하는 제도화 과정인 것이다. 유럽연합 입법지침은 UN 이행원칙이 중시한 

인권, OECD 가이드라인이 포괄하는 인권·환경·부패 중 핵심 항목만을 가려 부속서(Annex)에 

열거했다. 즉, 포괄적 선언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위반 유형을 특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비교는 동일 층위의 대등 비교가 아니라 계보와 

기능에 기초한 비교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실사의 역사적 기초 

가.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 : 책임 대상의 역사적 기초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단순한 환경적 관심을 넘어 인류 문명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

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 시발점으로는 1972년 로마클럽이 발표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보고서가 지목된다. 이 보고서는 산업화·인구 증가·식량 생산·자원 고갈·

환경 오염이 상호 작용하며, 이 추세가 계속되면 21세기 중반 지구 시스템이 물리적 한계에 도

달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14) 보고서는 단순히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구

11) Bright et al.,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and the French
and German Legislation, VerfBlog, 2024, p. 2
<https://verfassungsblog.de/a-comparative-analysis-between-the-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
directive-and-the-french-and-german-legislation/?vb-metadata-export=mods> (최종확인: 2025년 9월 19일)

12) Netherlands National Contact Point for the OECD Guidelines, Analysis of the draft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on the basis of the OECD Guidelines, 2023, p. 2: 권고의 성격을 가진 가이드라인이 
사회적 내재화를 거쳐 법제화에 이른 것이다.

13)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입법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면서, 기존의 이행원칙과 가이드라인이 
확립한 절차적 틀과 위험기반 접근 방식을 계승했다. 그러나 ‘무엇을 실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포괄적 대상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특정 인권·환경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보장이나 금지 의무 위반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법제화를 선택했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후술하는 IV.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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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복잡한 자연환경과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15) 성장 개념을 비판적 관점에서 조망한 이 보고서는 경제적 성장이 더 이상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음을, 그리고 무제한적인 성장이 자연환경이라는 한계 속에서 오히려 

지구라는 전체 복합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원 문제나 환경 문

제가 세계적 규범 의제로 편입된 단초가 마련됐으며, 이는 오늘날 기업 실사의 주요 대상 중 

하나로 환경(E)이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됐다.16)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하나는 자원과 환경 문제가 국가 단위의 규제를 

넘어 초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자원이 국경을 넘어 사용되어 고갈되고,

환경 오염 또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규제 영역이 국경을 넘지 못

한다는 관할의 단절이 기업에 전 세계적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를 요구하는 형태로 이어진 

것이다.17) 오히려 다층의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자원·환경 문제는 계약·구매·감사 메

커니즘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의 귀속을 기업에 두는 

편이 더 효과적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자원·환경 문제가 단순한 지표로서의 탄소 배출량이

나 오염 수치를 넘어, 사회·경제적 문제와 결합하여 전반에 걸쳐 균형 있는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자원과 환경은 다른 영역의 문제들과 상호 연계되어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18)

위와 같은 배경 속에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새로

운 틀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환경 보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서 균형 있는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다시 말해, 기업에게 단기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자원 사용과 인간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찰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19) 오늘날 기업에게 제기되는 “무엇을 실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바로 이 보고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의 관점을 고려하도록 요청하여, 현재의 

14) Meadow et al., The Limits to Growth, Universe Books(New York), 1972, p. 156: 이 보고서 원문은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받을 수 있다.
(https://collections.dartmouth.edu/archive/text/meadows/diplomatic/meadows_ltg-diplomatic.html?utm
_source) (최종 확인: 2025년 9월 5일)

15) Bergquist, Business and Sustainability: New Business History Perspectives, Harvard Business School, 2017, p.
5~6: 로마클럽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과 산업화로 인한 자원 소모, 환경오염, 인구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50년경에는 인류 인구가 약 8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학자들은 지구라는 
복잡계가 80억 명 규모의 인류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16) Döring/Walder, The Limits to Growth – 50 Years Ago and Today, Intereconomics vol. 57, 2022, p. 189~190
17) Buhmann/Feld, Shifting boundaries: a transnational legal perspective on th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TRANSNATIONAL LEGAL THEORY vol. 15, 2024, p. 371~372
18) 오현석, “지속가능 경영 규범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고려법학」 제113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129~131쪽 참조 
19) 이정기·이재혁, “‘지속가능경영’ 연구의 현황 및 발전 방향: ESG 평가지표를 중심으로”,「전략경영연구」, 23호,

2020,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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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나 위험에 대한 단순한 사후적 대응을 넘어, 구조적으로 예견이 가능한 위기까지도 선제

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환경이 우선 의제로 부상했으며, 곧 사회와 경

제의 연계성이 부각되어 실사 대상의 범위가 넓혀졌다. 특히, 자원·오염·위험이 국경을 초월하

여 나타난다는 점 때문에 규율 대상을 개별 기업의 내부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국경을 가로지

르는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논리적 기반을 제공했다. 즉,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다단

계 하위 공급망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나. “브룬트란트(Brundtland) 보고서” :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공식화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가 제기한 경고는 전 세계에 강한 반향을 일으켰

다. 기술이 발전하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를 지나치게 낮게 보았다는 반론과 

동시에 인구·산업자본·환경 오염·자원 효율과 같은 변수를 예측하는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보

고서의 연구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20) 하지만 이 보고서는 과학적 모델을 통

해 미래를 예측했을 뿐,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

했다. 이에 전 세계에서는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자는 요구가 뒤따랐다.

이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이 실천한 것이 바로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21)가 발표한 Our

Common Future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면

서, 이를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

력을 저해하지 않는 개발’로 정의했다.22) 이 정의는 단순한 환경 보호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 

규범이 개발과 생태 사이의 조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보고

서는 로마클럽이 제시한 자원의 한계를 전제로 무조건적인 성장 억제를 주장하는 대신, 개발

의 정당성과 환경의 한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절충적 접근, 즉,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23) 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와 선진국의 과잉소비 문제를 동

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24)으로, 구체적으로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

는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통

합적 접근이 이후 국제적인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20) Bardi, The Limits to Growth Revisited, Springer, 2011, p. 49
21) 1984년, 그로 브룬틀란트(Gro Brundtland)가 위원장인 22인 국제위원회가 출범했다. 1982년 UNEP 나이로비 

회의에서의 일본 제안이 유엔 총회 승인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UN 산하 특별위원회로 정식명칭은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WCED)이다.

22) WCED, Our Common Future, United Nations, 1987, para. 27: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23) Ibid., para. 27, 28, 30
24) Ibid., para.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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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의 경향: 지속가능성 개념의 구체화

특히 위 보고서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정책을 수립할 때 삶의 질과 생태계를 동시에 고려하

도록 강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이 국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이러한 

방향성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25)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서들

이 채택됐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는 환경 보전과 경제 개발의 조화를 목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도입했고,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생물종 보호와 유전자원

의 공정한 이용 및 이익 공유를 약속했다. 나아가, 사막화방지협약을 맺어 사막화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제도화했다. 이들 협약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규범

이면서도, 동시에 경제 개발과의 균형을 제도화함으로써 국제법적 차원에서 환경과 경제가 상

호 연관되는 새로운 접점을 형성했다.26)

지속가능성 개념은 이후에도 점차 정교화되고 확장됐다. 대표적인 예가 2005년 UN 주도로 

채택된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27)라 하겠다. 이 합의문은 국제사

회의 개발 노력에 방향성을 부여했으며, 그 구체적 내용으로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유아 사

망률 감소, 식수 접근성 개선, 보편적 초등 교육 달성,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 임산부 건강 

증진, 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개발을 위한 국제적 파트너쉽 구

축이 포함됐다. 지속가능성 개념 중 사회적·경제적 개발 과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실행계획

으로 이해된다.

밀레니엄 개발 목표가 2015년을 기한으로 종료되자, 같은 해 UN 총회는 모든 회원국의 합

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아젠다28)를 채택했다. 이는 앞선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후속 

단계로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다만 과거 밀레

니엄 개발 목표가 주로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다뤘다면, 지속가능발

전 목표는 환경, 경제, 사회의 세 축을 아우르며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함께 이행해야 

25) 국제연합의 환경개발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한 회의로, 환경 보전과 경제 개발을 조화시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는 27개의 원칙을 천명했으며, Agenda 21(의제 21)을 채택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각 나라의 정부 및 국제기구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UN General Assembly,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Conf. 151/26, 1992, p. 1 et seq.

26) S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fter Rio,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 1993, p. 378~379
27) 2000년 9월 전 세계 189개국이 서명한 밀레니엄 선언(A/RES/55/2)을 출발점으로, 유엔 사무총장 ‘로드맵’

보고서(A/56/326, 2001)가 8개 목표, 18개 세부 목표, 48개 지표로 이루어진 종합적 이행평가 체계를 제시했다.
그리고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의(A/RES/60/1)가 이를 재확인했다. 이 여덟 가지 목표는 상호 긴밀히 연관된 
하나의 체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 취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협력하여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발전과 
빈곤 퇴치를 동시적으로 촉진하는 데 있었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oad
map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A/56/326, 2001, p. 8 et seq.

28)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
70/1, 2015, p. 13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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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과제를 제시했다. 총 17개의 목표29)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환경·사회·경제의 균형적·통합

적 이행을 요구했다. 즉, 경제성장과 사회적 포용, 그리고 환경 보호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목표로 규정함으로써 특정 목표의 단편적 달성에 머무르지 않고 균형적·통합적 이행을 지향한 

것이다.

라. “성장의 한계”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아젠다까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성 논의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서 시작하여 “브룬트란

트 보고서”, 리우환경회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아젠다로 이어지

면서 점차 환경, 사회 그리고 경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로마클럽 보고서가 자원 

고갈과 지구적 한계를 경고하여 환경 문제를 국제적 의제로 부각시켰다면, “브룬트란트 보고

서”는 환경문제와 상호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문제까지 포괄하여 전 지구적 대응 전략을 모색

했다. 이후 리우환경회의가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적 차원의 대응 전략을 구체화했고, 밀

레니엄 개발 목표는 빈곤·보건·교육 등 사회적 과제를 중심으로 국제적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

으로 이해된다. 이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아젠다’에 와서야 비로소 환경·사회·경제를 모두 

포괄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모든 국가가 균형적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보편적 과제를 제시했다.

이 전개 과정에서 환경·사회 두 축이 국제 규범으로 정립되며, 기업 실사의 대상이 제도적으로 

확장된 것이다.30)

“브룬트란트 보고서” 이래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졌으며, 이 개념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상호 조화시키려는 규범적 틀이 제

시됐다.31)

3. 실사 대상의 확장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32) 

29)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산업·혁신·인프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호, 육상 생태계 보호, 평화·정의·제도, 이행 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등 총 
17개 목표가 설정됐다.

30) 그리고 이후 기업으로 하여금 단순히 이윤 추구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와 이해관계자(주주,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 환경 등)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개념과 
접목하여, 오늘날에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아우르는 ESG 개념으로 발전
했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Passas, The Evolution of ESG: From CSR to ESG 2.0, Encyclopedia 2024, p. 1714

31) Strange/Bayley, Sustainable Development, OECD publications, 2008, p. 3~4
32) 이하의 내용은 Passas, The Evolution of ESG: From CSR to ESG 2.0, Encyclopedia 2024, p. 1711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하의 각주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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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사의 범위는 초기에는 환경 보호에 국한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

서 노동권 보장이나 인권 보호 등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확장됐다. 나아가 여기에 지배구조

(Governance) 요소가 포함되면서, 기업 실사는 환경(E)과 사회(S) 영역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

하기 위해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를 실사의 대상이자 동시에 이행 수단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됐다.

1950년대는 기업 책임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영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인식

이 처음 제기된 시기였다. 당시의 실천은 자발적이거나 윤리적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후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1960년대에 들어서 시민권 운동, 환경 시위,

대중적 비판이 확산되면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게 됐고, 보다 평등한 고용 관행

과 책임 있는 자원 관리가 강조됐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단순한 윤리 담론을 넘어 제

도적 논의로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 1970년대에는 기업 활동이 초래하는 사회적·환경적 파급 

효과가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적극적 사회 참

여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선적 성격을 벗어나 재무성과와 

결합된 전략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이 실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 사례33)들이 나타나

면서 브랜드 신뢰가 확보되자, 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새로운 

경영 의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NGO와 언론의 감

시가 특히 개발도상국을 향하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전보다 더욱 강조됐다. 리우 선언이 

지속가능발전의 중요 원칙을 천명하여 의제 21로 정책적 실행 틀을 제시하면서, 그 규율이 기

업의 보고서와 공시 체계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흐름을 촉진시켰다. 2000년대에 들

어 사회적 책임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ESG 지표가 보고 표준 또는 투자 지표로 정착하면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는 계량되어 비교가 가능한 공시 체제 안에서 관리되기 시작

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계량이 가능한 책임으로 전환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건

전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각인시켰고, 2015년 지속가능발전 아젠다는 기업 활동과 국제적 목

표의 정합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ESG 등급과 평가지표가 투자자의 의사결정 도구로 쓰이면

서 ESG는 자본시장의 주류로 편입됐다. 2020년대에 들어 기후 위기, 불평등 심화, COVID-19

팬데믹, 공급망 불안이 리스크 관리의 변수로 작용하면서, ESG를 단순한 준수 기준을 넘어 기

업 혁신과 경쟁 우위를 위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ESG가 내재화된 사례34)가 나타나면서 

33) 1982년 시카고에서 발생한 타이레놀 청산가리 사건은 외부인의 독극물 주입으로 7명이 사망한 범죄였으며,
제조 과정의 불량이나 오염과는 무관했다. 그럼에도 제조사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신제품을 삼중 밀봉 포장으로 내놓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제조사의 윤리적 책임 이행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됐으며, 브랜드 신뢰 회복의 전형으로 자주 인용된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Stewart/Paine,
Johnson & Johnson: An Ethical Analysis of Broken Trust, The Richard Stockton College of New Jersey, 2011,
p. 157 et seq.

34) 파타고니아는 미국의 아웃도어 의류 기업으로, 2022년 창립자 이본 쉬나드가 기업의 의결권 주식 전량을 
Patagonia Purpose Trust와 비영리단체 Holdfast Collective로 이전하면서 “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주주(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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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전략적 생존 전략으로 전환된 것이다.

나. 국제적 기준과 입법지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ESG가 주로 기업 차원의 자율적 실천과 경영 전략으로 발전

해 온 것과 달리, 국제사회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며, 최근에는 

이를 토대로 한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입법지침이 제정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

로 발전했다. 이와 같은 국제기준들은 ESG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단순한 자율적 지침을 넘

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기준이자 법적 의무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내용을 구체화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소비자 보호, 과세, 과학기술 이전, 공시, 공급망 관리 등으로 다양한 영역을 명시했다.

특히 2011년 개정에서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내용을 반영35)하여 인권 실사 의무를 명

문화함으로써, 기업 책임의 범위를 한층 확대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 내부 활동에 국

한하지 않고, 공급망 전체에 걸친 인권, 환경, 노동 등 광범위한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정

립한 것이다.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입법지침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구조와 개념을 

법제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망 전반을 규율 대상으로 삼는 접근은 이미 가이드라인 단계

에서도 제시되었으나, 입법지침은 여기에 더해 실사(CSDD) 의무를 더 구체화하고 사후적 책

임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법적 강제력을 갖춘 것이다. 이와 같은 경과를 거쳐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은 더 이상 기업의 자발적 행위가 아닌 제도적인 의무로 재구성됐다. 이는 국제기구와 정부

가 설정한 규율에 따라 기업의 역할이 조정된 것이다. 기업의 실사(CSDD) 대상이 계약 당사자

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전체로 확장된 것도 결과적으로 책임 대상이 확장된 것으로 평가된다.

is our only shareholder)”라는 선언을 실현했다. 또한 2011년에는 ‘Don’t Buy This Jacket’라는 반(反)소비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책임 있는 소비를 촉구하면서도, 광고 이후 매출이 증가해 브랜드 신뢰와 지속가능성 
메시지가 상업적 성공과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Lu, Set It in Stone: Patagonia
and the Evolution toward Stakeholder Governance in Social Enterprise Business Structures,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24, p. 616 et seq.

35) 정확히 말하면,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2011년 6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고,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같은 해 5월에 개정되었으므로, 가이드라인이 이행원칙을 직접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두 기준이 거의 같은 시기에 마련된 만큼 상호 조율된 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특히,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제시한 인권실사 원칙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위험기반실사
(risk-based due diligence) 개념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인권 장(章)을 신설하였다는 점은 이행원칙의 내용을 
수용하여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침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이상수,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서울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4, 22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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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법지침이 적용 범위를 이전의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나 OECD 다국적기업 가이

드라인이 포괄적으로 제시한 인권·환경 전반으로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특정 인권 및 환경 관

련 국제협약으로 한정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실사

(CSDD)라 하더라도, 그 범위는 개별 협약에서 정한 기준으로 축소된 것이다.(후술하는 IV. 3

참조)

다. 국제 기준의 국내법적 수용

결과적으로 기업의 책임 대상은 환경에서 출발하여 인권, 노동, 지배구조 등으로 점진적으

로 확대됐으며, 이러한 확장은 이후에 나타난 권고, 가이드라인, 입법지침 등을 통해 제도화되

고 있다. 특히 입법지침을 기초로 유럽연합 회원국은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위 내용을 국내법

으로 입법화36)하여 자국의 기준을 국제적 요구에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각 나라들은 자국의 

기준을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

율적 준수에서 법적 의무로 확립해 나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Ⅲ. 실사의 절차와 집행 체계: 어떻게 실사할 것인가

1. 실사 개념의 등장: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1990년대 후반부터 다국적기업의 인권 침해 사건이 국제적으로 비판37)의 대상이 되자, 기업

이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2011년에야 비로소 비

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에 불과했지만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보고서가 채택되

면서 기업의 인권 실사(HRDD) 개념이 국제적 기준 차원에서 명문화됐다.38)

36) 다만, 독일은 유럽연합 차원의 입법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인 2021년에 공급망실사의무법(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을 제정하여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인권·환경 관련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기관에 의한 제재 및 벌금 부과 절차를 명시한다. 유럽연합 입법지침이 발효되면 독일법은 
그 기준에 맞춰 조정·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오상호,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급망 실사법 제정 경위와 평가”, 「노동법논총」 제53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 185쪽 이하 참조

37) 1990년대 후반 나이키는 아시아 하청공장에서의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등으로 NGO와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나이키는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아동노동 및 산업안전 기준 강화, 감사제도 도입 등 여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51개국 800여개에 대한 감사 결과, 나이키가 마련한 대응 조치에 대한 평균 준수율이 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지역별 편차가 클 뿐 아니라 일부 공장은 오히려 그 대응이 정체되거나 
악화된 모습이 드러나 모니터링만으로는 개선 효과가 제한적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Locke et
al., Does Monitoring Improve Labor Standards? Lessons from Nik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
Working Paper No. 24,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2006, p. 11–13,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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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행원칙은 Protect–Respect–Remedy의 세 축 아래 인권 실사(HRDD)를 결과보장이 

아니라 성실한 절차 이행으로 이해한다. 침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을 식별·예방·완화하고, 발생 시 절차에 따른 구제를 가동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기업은 활동과 거래 전(全) 과정에서 잠재적 인권 침해 요인을 찾아 사전에 이

를 예방하여 발생 가능성을 완화하고, 그 조치의 효과성을 계속 점검하며, 그 전체 과정을 이

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과 회복으로 연결해야 한다. 아울

러 피해 발생에 기업이 원인 제공에 그쳤는지, 일정 부분 기여했는지, 아니면 피해에 직접적으

로 연결됐는지에 따라 책임의 강도와 조치 수준을 달리한다. 이러한 기본 틀은 위험의 심각성,

발생 가능성, 그리고 기업의 영향력을 비례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조치의 강도와 범위를 차등화한다.

국가는 자국 영토와 관할 내에서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규제할 의무가 있고,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스스로 침해를 야기하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

리고 피해자에게는 사법적 또는 비(非)사법적 구제 수단이 보장되어야 한다.39)

두 번째 원칙인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기업 활동, 사업관계,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예방·완화하고 그 조치의 효과를 추적·보고·소통하는 일련의 절

차로 구체화됐으며, 이를 통해 인권 실사(HRDD)는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적·예방적 위험 

관리 과정으로 자리매김했다.40) 특히,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사업관계 전반으로 확장하여 

기업 책임을 내부 공정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로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보고서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을 실사(HRDD)할 것인가’라는 규

범적 대상과 ‘어떻게 실사(HRDD)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연결한 데 있

다.41) 이행원칙은 기업의 책임을 단순한 선언적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 절차를 통한 이행 책임

으로 전환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국제기구와 정부, 산업별 표준 지침 및 민간 인

증제도에 폭넓은 영향을 미쳤으며42), 오늘날 제정되고 있는 각종 실사 관련 법제의 원형, 즉,

위험의 심각성·발생 가능성·영향력을 비례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의 강도와 범위를 차등화하는 위험기반·비례성 원리로 자리매김했다.

38) 2005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당시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존 러기(John Ruggie)를 “기업과 인권 문제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하여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위임했다. 이 연구의 결과물이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보고서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European Parliament, Implementation of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Brussels, 2017, p. 11~12

39) European Parliament, Implementation of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Brussels,
2017, p. 12

40) Ibid., p. 12~14
41) Ibid., p. 12~13
42) Sherman III, Beyond CSR: The Story of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Harvard

Kennedy School, 2020,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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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원칙이 인권 실사(HRDD)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지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은 이를 환경·부패 등 비(非)인권 영역까지 포괄하여 실사(RBC DD) 대상을 확장했으며 동시

에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

2. 구체적 절차와 집행 체계

가. 구체적 절차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인권 실사(HRDD) 개념을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구체화하

는 절차적 기본 틀로 제시했지만, 이는 일반적인 원칙을 정한 것에 그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동 시기에 개정43)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험기반실사(risk-based due

diligence)라는 방식으로 구체화됐다. 다시 말해 이행원칙이 왜 인권 실사(HRDD)를 해야 하는

지 그리고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인권 실사(HRDD)를 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면, 가이드라인

은 실사(RBC DD)를 실제 기업 활동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한 것이다.44) 더 나아가,

2023년 개정 가이드라인은 실사(RBC DD) 범위를 기후·생물다양성 문제와 데이터 영역으로 

확장하고, 제품의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용45)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실사

(RBC DD)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46)를 절차 요건으로 정하

여 지속적이고 쌍방향적인 소통, 접근성, 안전성 보장 그리고 취약 집단이 마주칠 수 있는 장

벽을 제거하도록 요구했다. 예를 들어, 현지 근로자나 지역사회에 대한 다언어 채널 보장과 익

명성 보장, 보복 금지 장치를 전제로 설계단계부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정했다. 부정적 

영향이 클수록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우선시하고, 이들의 의견이 초기 설계 때부터 반영되도

록 한 것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구체화47)하면, 이행원칙은 기업이 공급망과 사업관계 전반에서 

43) 2011년 개정 가이드라인을 말하며, 2011년판이 마련한 위험기반 실사의 절차와 내용은 2023년판에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다만 2023년판은 그 절차와 기준을 세분화·상향하여 과학·기술·데이터와 제품의 합리적으
로 예견 가능한 오용·남용, 기후·생물다양성, 이해관계자 보호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절차에 있어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신설하여 실행 요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

44) Li, Operationalising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hrough Human Rights
Due Diligence, Academic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Vol. 11, 2022, p. 8~9

45) 제품·서비스의 의도된 사용에 한정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용을 전제로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
록 요구한다. 예컨대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보행자도로 주행이라는 오용 가능성을 상정하여 경고·차단·속도 
제한 등 성능 통제와 그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OEC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2023, pp. 19, 43~44, 48

46) 가이드라인은 실사 과정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또는 그 정당한 대표)과의 지속적·쌍방향 소통 창구를 
마련하도록 정했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OEC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2023, p. 20~21

47) Ibid., p. 9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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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원칙 13~15). 이에 비해 가이드라인

은 이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제품·서비스 단위의 가치사슬을 구조화하고 조달·유통 단계의 협력

업체와 취약 지점을 식별하는 절차로 구체화했다. 또한 이행원칙이 인권 실사(HRDD)의 핵심

을 잠재적·실제적 인권 영향 평가로 규정하였다면(원칙 18), 가이드라인은 이를 국가·산업·거

래 유형별 위험 선별과 심층 평가 절차로 제시했다. 이행원칙이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요구(원칙 19)하는 데 그친 반면, 가이드라인은 이를 구매 관행의 

조정, 계약조항의 삽입, 개선계획의 수립·이행, 단계적 거래 중단·해지 조건의 설정 등으로 구

체화한다. 더 나아가 이행원칙이 조치의 효과 추적과 대외 소통을 강조하였다면(원칙 20~21),

가이드라인은 주요 성과 지표의 설정, 국가별·공급망 단계별 정보 공개, 이해관계자와의 투명

한 정보 공유로 이를 제도화했다. 마지막으로, 이행원칙이 피해자에게 접근 가능한 구제 수단

을 보장해야 한다고 천명한 데 대하여(원칙 25~31),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언어 기반의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 채널 운영, 공급망 근로자의 접근성 보장, 기업의 원인 제공·기여 정도

에 따른 구제책 마련으로 구체화했다.

나. 집행 체계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모두 'soft law'로서 법적 구

속력은 없지만, 전자가 유엔 차원의 권고에 머무르는 데 비해, 후자는 국가별 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s: NCP) 제도를 통해 일정한 집행력을 확보함으로써 단순한 선언을 넘

어선 성격을 가진다.

국가별 연락사무소는 각 회원국에 설치된 국가 기반의 불만처리·조정 절차로서, 가이드라인

의 단순 권고성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고 가이드라인의 이행력을 높이며,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 

분쟁에서 접근 가능한 구제와 합의를 중개한다.48) 구체적으로는 접수, 적격성 평가, 당사자 간 

조정·중재, 최종 성명 발표 및 후속 점검의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문제 제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하도록 정한 것이다.49) 특히,

2023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국가별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예측가능성, 가이드라인 정합성 등의 기준을 명문화하여, 각국 정부에 인적·재

정적 자원 지원 및 정기적인 검토 의무50)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국가마다 조직 형태는 달라도 

48) Bhatt/Türkelli, OECD National Contact Points as Sites of Effective Remedy: New Expressions of the Role
and Rule of Law within Market Globalization?, Business and Human Rights Journal, 2021, p. 1~2

49) Ibid., p. 4
50) 각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별 연락사무소의 경험을 배우고, 자기 나라의 연락사무소의 운영 관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으로, 본래는 자발적이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으로 2025년부터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OECD, 2023 Annual Report on NCP Activity: Data Annex, 2024,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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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행 수준이 최소 기준을 맞추도록 했다.51)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별 연락사무소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요구한 국가 기반 비

(非)사법적 집행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사실관계 공개와 권고를 

통해 명예나 평판에 기초한 압력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집행력을 확보하게 된다.52)

다. 평가와 한계

국가별 연락사무소 체계는 기업과 이해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비(非)사법적 대화와 조

정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고를 넘어 일정한 집행 효과를 발휘한다. 2023년 개정

을 통해 국가별 연락사무소의 기준을 명문화하여 정부의 자원 확보와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기능적 동등성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적 강제력 부재하여 기업의 명예와 평판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에 집중한다는 한계가 있다.53) 더 나아가, 각국의 제도적 환경에 따라 조직 

구조, 자원, 독립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별 연락사무소가 발휘할 수 있는 집행

력 또한 일관되지 못하다는 제약도 뒤따른다.54)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권고적 성격에 머무르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입법지침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등

장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55) 즉, UN 기업과 실사 이행원칙으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 그 구체적인 운용 모델을 뒷받침한 내용을 유럽연합 기업

지속가능성실사 입법지침에서 집행기관의 설치,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 그리고 민사책임을 

덧붙여 법적 의무로 제도화시킨 것이다.

51) OECD, 2023 Annual Report on NCP Activity: Data Annex, 2024, pp. 26, 31~32
52) Bhatt/Türkelli, OECD National Contact Points as Sites of Effective Remedy: New Expressions of the Role

and Rule of Law within Market Globalization?, Business and Human Rights Journal, 2021, p. 8~9
53) 다만 일부 회원국은 국가별 연락사무소 절차 결과를 공공 조달이나 수출 신용 심사 등과 연계하여 준수 요인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가적 편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OECD, 2023 Annual Report on NCP
Activity: Data Annex, 2024, pp. 25~26, 35

54) OECD, 2023 Annual Report on NCP Activity: Data Annex, 2024, pp. 15~16, 30~31: 예산이나 인력의 측면에서 
2023년 전 세계 국가별 연락사무소의 45%만이 전용 예산이 있었고, 전체 중 35%만이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고 대부분의 연락사무소는 파트타임 인력만을 보유했다. 전담 인력이 없는 연락사무소(요르단)도 있었다.
사건 처리에서도 2023년 신규 접수가 총 56건이었지만, 전체의 49%에 해당하는 25개 연락사무소만 사건을 
맡았고, 최근 5년간 혹은 지금까지 사건을 한 건도 맡지 않은 연락사무소도 존재했다. 특히, 미국이 10건,
스위스가 5건, 영국과 모로코가 4건으로, 국가별 편증도 확인됐다. 전체 연락사무소의 참여도 격차가 드러나,
요르단,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튀니지, 우루과이 등이 정기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55) 주의할 점은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입법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에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실사 제도를 
자국 내 법률로 도입했다. 프랑스가 2017년 상법을 개정하여 실사 제도를 도입했고, 독일은 2021년 공급망실사의
무법을 제정하여, 2023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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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입법지침 개관

1. 의의

'soft law'가 지닌 구조적 한계는 법적 구속력 없이 사회적 압력과 경제적 합리성에 의존함

으로써 예측가능한 집행과 실질적 제재를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앞서 살펴본 다수의 

국제협약이 이를 방증한다. 결국, 'soft law'의 구조적 취약을 보완하기 위해 권고 수준의 내용

을 법적 의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고, 그 귀결이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입

법지침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이전부터 국제적으로 축적된 기준과 논의를 법제화한 결과물이다. 실사(CSDD)의 

‘무엇을, 어떻게’라는 기본 구조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을 계승하되, 변화한 환경을 반영해 위험 범주를 다시 정의하고 세부 기준을 정밀화했다. 이에 

따라 실사(CSDD) 대상은 더 명확해졌고, 절차는 기존 단계를 기초로 운영 기준이 강화됐다.

아울러 절차적 요건, 집행 장치, 손해배상책임 등 새로운 요소가 도입됐다.

2. 적용 범위와 시점

이행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보편적 기준으로서 전 세계 기업을 원칙적으로 포괄하는 데 비해,

실사(CSDD) 입법지침은 적용 대상을 유럽연합이라는 지역 질서로 한정함으로써 권고를 특정 

법인56) 집단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무로 전환했다. 즉, 유럽연합 역내의 일정 규모 이상 법인

과 유럽연합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린 역외 법인에만 실사(CSDD)의무를 부과

한 것이다.57) 이 기준은 회피를 막기 위해 그룹(연결) 단위로 산정되며, 유럽연합에서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는 프랜차이즈·라이선스 모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58)

56) 이 입법지침은 적용 대상을 기업이 아니라 법인으로 정했다. 이는 회원국마다 법인격 인정 기준이 달라 적용 
대상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의미의 모든 기업이 아니라 유럽연합 회계지침 부속서 
I·II에 규정된 법형식으로 설립된 주체만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개인사업자나 단순 조합은 제외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형 법인과 이에 상응하는 제3국 법인(영국 Ltd, 델라웨어 corporation 등)은 포함됐다. 이는 
법적용 대상의 범위는 좁게 정했지만, 그 기준은 더 분명하게 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Zetzsche/Sinnig, The EU’s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From Disclosure to Mandatory
Prevention of Adverse Sustainability Impacts in supply Chains,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vol.
16, 2025, p. 633~635 참조

57) 입법지침을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적용 기준을 상향한 결과, 적용 기업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본래 
예상했던 기업의 30%만이 이 입법지침의 적용 대상이 됐다. 이 지침이 단순한 보편적 선언이 아니라 집행가능성
과 정치적 합리성 모두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https://corporatejustice.org/news/reaction-csddd-endorsement-brings-us-0-05-closer-to-corporate-justice/
(최종 확인: 2025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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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법지침은 모든 기업에 일시에 적용되지 않고, 기업의 규모와 매출을 기준으로 단계59)

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이 나라별로 집행 방식을 달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

럽연합 공동 감독 네트워크를 만들어 각 나라의 감독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감독이

나 조사, 제재 방식을 서로 조율하도록 만들었다. 또 필요하면 세부 규칙을 추가로 정해 제도

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했다.60) 아울러 지침이 시행된 뒤 2년 안에, 이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내는지, 적용 범위와 정의가 적절한지, 기후 관련 규정이 잘 작동하는지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입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61)

3. 실사(CSDD) 대상62)

입법지침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처럼 실사 대상을 

단순히 인권이나 환경과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대신 부속서(Annex)에 구체적 협

약을 열거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고 명확히 했다. 부속서 I은 인권 관련 협약을 담아 아동노동·

강제노동의 금지, 차별금지,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등을 포함63)했으며, 부속서 II는 환경 관련 

협약을 바탕으로 유해폐기물 관리, 오염 방지, 수자원 남용 억제, 토지 훼손 방지, 산림 보전 

등의 의무64)를 제시했다. 이처럼 입법지침은 국제협약의 주요 기준을 실사(CSDD) 대상으로 

58) 유럽연합에서 프랜차이즈·라이선스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로열티 합계가 2,250만 유로를 
초과하고, 동시에 최종 모회사를 기준으로 한 연결 순매출이 8,000만 유로를 초과하면 직원 수와 무관하게 
‘그룹 단위’로 입법지침이 적용된다.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April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OJ L 1760, 2024, Recital 47~49

59) 입법지침은 개정되어 적용 시점과 적용 단계가 변경됐다. 2025년 4월 16일 공포된 개정지침(Directive (EU)
2025/794)이 본래 입법지침(Directive (EU) 2024/1760) 제37조의 전환·적용 일정을 1년 늦추고 1단계 구간을 
삭제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입법지침은 2단계로 적용된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2027년 7월 26일까지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제1단계(2028년 7월 26일부터)로 유럽연합 법인 중 ‘상시 3,000명 이상이면
서 전 세계 순매출 9억 유로 초과’ 또는 역외 법인 중 ‘유럽연합 내 순매출 9억 유로 초과’인 경우에 적용된다.
제2단계(2029년 7월 26일부터)는 그 밖의 모든 적용 대상(예컨대 상시 1,000명 이상 그리고 전 세계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 등, 프랜차이즈·라이선스 모델 등 관련 범주 포함)으로 확대된다. 입법지침 제16조가 
정한 연차보고서는 2028년 적용 기업은 회계연도 2029년부터, 2029년 적용 기업은 회계연도 203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Directive (EU) 2025/79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April 2025 amending Directives (EU) 2022/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the dates from which
Member States are to apply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Art. 2

60)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April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OJ L 1760, 2024, Recital 78 & Art. 28

61) Ibid., Recital 98
62) Bueno et al., The EU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CSDDD): The Final Political

Compromise, Business and Human Rights Journal, vol. 9, 2024, p. 295~296
63) 정확하게는, ILO 강제노동 협약(제29호, 제105호), ILO 아동노동 협약(제138호, 제182호),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ILO 차별금지 협약(제100호, 제111호), 국제인권규약(자유권규약 ICCPR, 사회권규약 
ICESCR)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등을 명시했다.

64) 정확하게는, 다자간 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을 반영하여, 생물다양성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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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목록화하여 유럽연합 내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했다. 이를 통해 국제 규범의 연속

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이 무엇을 실사(CSDD)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여 예측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부속서(Annex)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

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결국 유럽연합은 보편성을 희생하는 대신, 법적 명확

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선택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4. 실사(CSDD) 범위의 경계

입법지침은 기업의 실사(CSDD) 범위를 ‘활동 연쇄(chain of activities)’라는 개념으로 규정한

다. 이는 해당 기업 자체뿐 아니라 그 자회사, 그리고 상류(upstream)·하류(downstream) 단계

에서의 거래관계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직·간접 비즈니스 파트너의 활동도 포섭된다.

상류(Upstream)란 기업 활동의 투입 측면을 가리키며, 설계·원료 채굴·소싱·제조·운송·저장·

공급 등 생산에 선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반면 하류(Downstream)는 산출 측면으

로서,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외부로 이동한 후 비즈니스 파트너가 ‘회사를 위해(for the

company)’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on its behalf)’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통·

운송·보관이 이에 포함되지만, 최종소비자의 사용·폐기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위해 혹은 회사

를 대신하여’ 수행되는 활동이 아니므로 하류 범위에서 제외된다.65) 실무에서는 상류와 하류

의 구체적 경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66)

입법지침은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자회사·비즈니스 파트너의 활동을 ‘활동 연쇄’의 범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도화(mapping)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지도화는 위험의 중대성

과 발생가능성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의 토대를 이루며, 이를 기초로 식별, 예방, 완화로 이어지

는 실사(CSDD)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된다.67)

(CBD), 바젤협약(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규제),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파리협정(기후변화 
대응), 몬트리올 의정서(오존층 보호) 등을 명시했다.

65) Bueno et al., The EU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CSDDD): The Final Political
Compromise, Business and Human Rights Journal, 2024, S. 296: 운송·저장과 같은 활동은 법문상 상류와 하류 
모두에 등장하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서 어느 범주로 귀속시켜야 하는지가 해석상 쟁점으로 제기된다.

66) Zetzsche/Sinnig, The EU’s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From Disclosure to Mandatory
Prevention of Adverse Sustainability Impacts in supply Chains,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vol.
16, 2025, p. 636: 예를 들어, 물리적 제품의 유통과 저장은 명확히 입법지침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software와 같은 비(非)물적 서비스 역시 입법지침의 규율 범위인 가치 체인의 개념으로 구속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67) Zetzsche/Sinnig, The EU’s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From Disclosure to Mandatory
Prevention of Adverse Sustainability Impacts in supply Chains,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vol.
16, 2025, p.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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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의 경우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받는’ 고객은 하류(Downstream)의 범위에서 제외된

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은 상류만 실사(CSDD) 대상이며, 고객이나 투자처 등과 같은 하류는 

원칙적으로 실사(CSDD)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주기적인 점검도 자사와 자회사 그리고 

‘상류’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나아가 금융부문에 맞춤형 실사(CSDD) 요건이 필요한지

를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여, 금융부문의 하류 부분을 어떻게 규율할지는 훗날 보

완할 수 있도록 했다.68)

이러한 제한적 구조는 가치사슬 전체를 포괄하도록 설계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분명히 대비된다. 다시 말해, 기존 국제기준이 기업으로 하

여금 ‘전 세계적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책임을 요구한 반면, 입법지침

은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활동 연쇄’라는 범위로 축소하여 규율한 것이다. 특히, 금융 부

분은 입법지침이 하류 부분을 실사(CSDD)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사(CSDD)의 범위를 더

욱 축소했다.

5. 실사(CSDD)의 절차·이행·책임·공시·참여69)

가. 절차의 골격 

입법지침은 기업으로 하여금 실사(CSDD) 정책과 행동강령 및 절차를 수립하여 이를 회사 

지배구조 장치에 내재화하도록 요구했다. 다시 말해, 회사 규정집이나 의사결정 구조에 실사

(CSDD) 원칙을 자리 잡게 만들라는 것이다. 이어서 기업은 기업의 활동 연쇄를 구조화

(mapping)하여 위험을 식별하여 평가한 후, 그 중대성과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모든 위험을 다루기보다는 심각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부터 처리하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위험에 대응하는 단계에서는 이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만약 

위험이 발생했다면 이를 중단하고 최소화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조치가 마무리되면 이를 

시정하며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다시 말해, 먼저 고칠 기회를 주고, 개선되지 않으면 거래

를 축소하며, 최종적으로는 거래를 종료하는 것이다. 다만 입법지침은 대기업의 실사(CSDD)

의무가 중소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표준

화된 도구 제공 등을 통해 실사(CSDD) 준수를 돕도록 정했다. 회원국 역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입법지침이 정한 바, 이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절차적 장치로 이해된다. 즉, 단순한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

68)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April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OJ L 1760, 2024, Recital 26

69) Ibid., Art. 6 et seq.: 이하의 각주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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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견 수렴과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규범적 요청인 것이다. 아울러 기업은 신고·불

만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다국어와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운

영해야 한다. 이러한 불만 처리 절차는 단순한 형식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신고자와 참여자를 보복으로 보호하

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업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한 조치의 효과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 이를 갱신

해야 한다. 특히, 기후 전환 계획을 실사(CSDD) 체계 내에 편입시킴으로써 기후 대응을 기업

의 의사결정과 운영 절차 전반에 포함하도록 정했다. 이 지침은 기업으로 하여금 파리협정 1.

5℃ 경로와 유럽연합 기후중립목표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후전환계획으로 

구체화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며, 그 이행 과정과 성과를 외부에 공시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이사회 감독, 임원 보상, 예산 집행을 이러한 계획과 연계함으로써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그

리고 이에 기초한 실행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이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하도록 정했다.

입법지침은 위와 같은 절차 의무를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세 축을 바탕으로 구체

화했다. 우선 위험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기업의 영향력을 

고려해 위험에 대한 대응 방식과 그 정도를 조정한다. 비례성 원칙에 따라 기업의 규모, 업종,

지리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세 축이 서로 결합하여 기업이 위험을 관리

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70)

나. 감독과 제재

입법지침은 집행 구조를 두 갈래로 설계했다. 회원국의 감독기관이 1차로 책임을 부담하되,

유럽연합 차원의 협력 기구가 이를 보완하여 공통된 집행 기준을 형성하도록 한 것이다.

회원국의 감독기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금

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회원국은 최대 상한이 전 세계 순 매출의 5%에 미달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매출에 연동되는 과징금 구조는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현실적인 압

박을 가하는 효과를 모색한 것이다. 이는 억지력과 비례성을 결합한 제재 구조로서, 위반 정도

에 따른 가중·감경을 허용한다. 제재 결정71)을 최소 5년간 공표하여 기업 명칭을 공개함으로

70) Zetzsche/Sinnig, The EU’s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From Disclosure to Mandatory
Prevention of Adverse Sustainability Impacts in supply Chains,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2025,
p. 640~642

71) 해석상 제재 관련 결정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징금과 같은 제재가 포함된 결정만 공개하게 된다.
그 외 중단명령, 재발방지명령, 비례적 시정 요구 명령, 잠정조치 등과 관련된 결정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다만, 회원국은 국내법을 통해 그 외 사항 역시 공개하도록 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April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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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평판 위험이 발생하도록 정했다.

기업이 실사(CSDD)의무를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법지침은 기업에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한다. 다만 단순히 결과 발생만으로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기업의 

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즉, 기업의 행위나 태만이 실제 

손해로 이어졌는지가 책임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다만,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가 전적으로 활

동 연쇄상의 사업 파트너의 책임만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정했

다.72) 실무적으로는 기업이 손해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는지, 아니면 다른 행위자와 함께 일

부 기여했는지 구별해야 한다. 이는 결국 기업의 책임 범위와 배상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은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위험의 중대성과 발생 가능성, 그리고 영

향력에 상응하는 합리적 조치를 다 했다는 점을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기업이 법이 요구하는 절차적 주의의무를 성실히 지켰다면 면책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5년으로 보장되며, 구체적 기간의 연장이

나 단축은 각 회원국의 이행법률에 맡겨져 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피해자 단체나 NGO가 대표 또는 위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73)할 수 있도록 하

여, 집단적 권리구제와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이 지침은 감독·제재·민사책임이라는 세 축을 통해 기업의 실사(CSDD)의무를 실질적

으로 강제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다. 공시

입법지침은 기존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74)와의 정합성을 강조했다. 이는 실사(CSDD)를 단

순히 기업 내부의 절차로 한정하지 않고, 그 결과와 조치 및 성과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

하게 전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실사(CSDD)의 정당성과 효과를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는 의도

Due Diligence, OJ L 1760, 2024, Art. 25
72)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April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OJ L 1760, 2024, Art. 29
73) 이는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불과하며, 구체적 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회원국 이행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74)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2022/2464/EU는 기존의 비재무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2014/95/EU)을 대체하면서 그 범위와 내용을 대폭 확장한 제도이다. 이 지침은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비재무적 자율 보고 수준에서 법적 공시 의무로 격상시켰다. 특히,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ESRS)을 도입하여 보고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나아가 실사(due diligence)와 보고
(reporting)가 서로 정합하도록 설계되어, 실사에서 도출된 위험이 보고서에 반영되고, 보고된 정보가 다시 
실사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위험 관리와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Kosi/Relard, Are firms (getting) ready for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Sustainability Nexus Forum, 2024,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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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롯됐다.75) 다시 말해, 공시제도가 마련한 기본 틀을 입법지침과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중복 보고를 줄이는 동시에, 공시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제고하여 신뢰성을 강화하려 한 것이

다. 이러한 구조적 연계는 유럽연합 규제 체계 전반에서 기업의 위험 관리, 책임성, 투명성을 

상호 보완하여 강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76)

주의할 점은 입법지침의 준수가 단순히 공시 의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침의 이

행은 공공 조달 절차에서의 참여 요건이나 금융감독 규제와 연계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산

림벌채규제나 강제노동으로 제조된 상품의 시장 진입 금지안과 같은 부문별 규제와도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유럽연합은 기업지속가능성 준수를 위해 다층적 규범 체계를 형성한 

것이다.77)

라. 정보관리를 통한 입증  

기업은 정책·행동강령·절차의 수립에서부터 위험의 식별과 우선순위 설정, 예방·시정·구제 

조치, 이해관계자 참여 및 불만 처리, 그리고 공시78)를 단일 정보관리 체계로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화와 기록은 감독기관의 조사나 소송 과정에서 기업이 위험에 상응하는 합리적 조

치를 했음을 입증하는 ‘문서·기록·데이터 묶음’으로 기능한다. 기업이 마련해야 할 ‘묶음’은 기

업 활동에서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시각화한 문서(mapping), 그 위험 가운데 무엇에 우선 

대응해야 할지를 정리한 우선 순위표(表), 공급망 계약에서 설정한 조건과 협력업체에 행사한 

영향력79), 그 결과로 수립된 개선계획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실제 조치가 어떻게 이행되었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와 점검 기록, 이해관계자나 피해자가 제기한 불만 처리 내역 그리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증·감사 보고서도 이에 속한다. 이러한 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하고,

일정 기간 보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감독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소송 절차에서 자신

이 위험에 상응하는 합리적 조치를 성실히 취했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6. 입법지침에 대한 평가와 한계 

가. 평가

75) Ibid., p. 7
76) Ibid., p. 7~8
77) Lysgaard/Holly, Regulating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the EU: The Need for a Continued Interplay

Between Soft and Hard Law, Human Rights & the Corporation eJournal, 2024, p. 13~14
78) 앞서 설명한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2022/2464/EU와 연계된 공시를 말한다.
79) 통상 계약서에 포함된 사항들로, 계약의 한 내용, 부속 합의서, 개선 요구 공문, 이행 점검 보고서 같은 기록 

묶음을 말한다. 협력업체에게 어떤 조건을 걸었고, 실제로 어떻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보여주는 서류 자료집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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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지침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정립한 실사(HRDD) 책임을 선언적 권고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전환했다. 이러한 법적 구속력은 먼저 행정 집행에서 드러난다. 감독기관

이 기업을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며, 필요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

금을 부과하게 된다.80) 여기에 더해, 기업의 의무 위반과 구체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

되면 민사책임까지 발생한다. 즉, 행정적 감독과 제재가 기본적인 집행 방식이고, 민사책임은 

‘위반·손해·인과관계’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 추가로 작동하는 보충적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사(CSDD) 의무는 기업에 모든 부정적 결과를 반드시 방지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대신 위험의 성격과 기업의 규모에 비례한 합리적 조치를 하고 그 절차를 성

실히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다.81) 다시 말해, 입법지침은 위험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대응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기업의 규모·부문·맥락에 따른 비례성을 반영하여 거래관

계에서 기업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에 따라 조치의 강도와 범위를 달리하도록 규율한다. 이

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부터 집중적으로 대응하게끔 유도

한 것이다.82)

나. 한계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입법지침은 부속서를 통해 ‘무엇을’ 실사(CSDD)할지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는 부속서 밖의 새로운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에 즉각 반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를 가져온다.83)

부속서의 목록화 덕분에 기업은 불리한 영향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방식

은 목록 외 사안에 대한 대응 탄력성을 떨어뜨린다. 나아가 입법지침의 본문이 위험 기반 절차

에 따라 위험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에 비례해 조치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정하게끔 한 바람

에 기업은 그 전 과정을 기록하여 입증하고, 이해관계자와 의무적으로 소통하여 불만을 처리

해야 한다. 공급망 계약의 표준화와 내용 제한, 외주 및 위탁 계약 상대방에 대한 점검까지 수

행해야 한다. 이는 기업에 과도한 이행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이에 수반한 행정비용까지 누적

되어 결국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84)

80) 결정 이후 그 내용을 최소 5년간 공시해야 한다.
81) Zetzsche/Sinnig, The EU’s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From Disclosure to Mandatory

Prevention of Adverse Sustainability Impacts in supply Chains,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2025,
p. 629~630

82) Ibid., p. 639
83)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행 후 2년 내 평가보고서를 통해 범위·정의·기후 조항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 개정을 제안하도록 설계했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April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OJ L 1760,
2024, Recital 98 참조

84) Ibid., p.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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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CSDD) 범위를 활동 연쇄 개념으로 상·하류와 비즈니스 파트너로 포괄한 것도 적용 과

정에서 해석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공식 서비스센터 운용의 경우 

본사가 부품을 공급하고 서비스센터가 본사를 위해 부품의 유통과 보관을 수행하면 서비스센

터의 활동은 본사의 ‘하류’ 비즈니스 파트너로 실사(CSDD) 범위에 포함된다. 그 결과 본사는 

서비스센터의 유통·보관에 대해 위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여, 그 위험 정도에 따라 예방 및 

시정 조치를 취한 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또한 그 후속 조치도 해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센

터가 독립적으로 부품을 구매하고 운영하면 이 활동은 모두 본사의 유통망 밖의 활동이므로,

통상 ‘회사를 위해 혹은 회사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유통·보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하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실사(CSDD)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85) 입법지침의 적용 범위는 

계약과 실질적인 통제에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과 운영 절차를 모두 문서화하여 입

증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입법지침은 유럽연합 역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매출한 역외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 역외 기업에 대한 집행은 관할·감독의 배분에 좌우되며, 유럽연합 내에 해당 기업의 

지점이 존재하는 때는 지점 소재 회원국의 감독기관이 1차 관할을 갖는다. 반대로 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순 매출의 실질적 발생 또는 집중이 이루어지는 회원국이 관할을 정한다. 이러한 구

조 속에서는 여러 회원국이 관여할 여지가 커 관할이 중첩되거나 집행이 중복될 수 있다. 집행

의 일관성 확보와 분쟁 조정 또는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발생한다.86)

입법지침은 기존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와의 정합성을 요구하지만, 양자는 규율 목적과 적

용 범위가 달라 데이터·지표의 상호 호환성이 낮다. 그 결과 데이터 비교와 검증의 신뢰도 역

시 떨어진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를 조사하여 지표를 표준화하지만, 입법

지침이 정한 실사(CSDD)는 ‘활동 연쇄’를 전제로 상류 전반과 ‘회사를 위해 혹은 회사를 대신

하여’ 수행되는 하류의 유통·보관·운송만을 공시 대상으로 삼으므로, 양 제도의 동일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여 검증하기가 본질적으로 어렵다.87)

Ⅴ. 시사점: 결론에 갈음하며

이 글은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입법지침을 ‘무엇을’과 ‘어떻게’라는 두 축으로 분석

85)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time-get-know-your-supply-chain-eu-adopts-corporate-sustainability-
due-diligence?utm_source (최종 확인: 2025년 9월 16일)

86) Serra, Corporate Governance and Due Diligence Analysis Under the CSDDD: Legal and Extraterritorial
Challenges, Stanford–Vienna EU Law Working Paper No. 105, 2025, p. 87~89

87)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mind-gap-comparative-analysis-csrd-csddd-and-sfdr-green-deal
-20-2024-2029-unfolds?utm_source (최종 확인: 2025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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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봤다. 그 과정에서 기업 실사의 의미를 정립한 두 국제기준이 입법지침에 큰 영향을 준 것

을 확인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정립한 기업 실사 

원리, 즉 위험의 심각성과 개연성에 비례한 우선순위 설정, 예방·완화·구제 구조에 기초한 순

환적 관리, 전 과정에서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라는 기본 원칙이 기업의 인권·환경 실

사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 입법지침의 내용을 규정하는 작동 원리로 수용된 것이다. 입법지침

은 이 표준을 유럽연합 법질서에 맞춰 규범력을 부여하면서, ‘무엇을’은 부속서에 열거된 인권·

환경 기준으로 한정했고, ‘어떻게’는 절차·공시·감독·민사책임을 결합하여 집행 가능성을 높였

다. 사전적 실사 의무와 사후적 책임 귀속이 결합함으로써, 위험 관리에서 피해구제까지 전 과

정이 단절 없이 규율된 것이다.

위험 기반 접근, 심각성과 개연성에 비례한 조치, 사업 활동 전반에 대한 책임,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 그리고 구제는 입법지침과 두 국제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다. 다만 

범위 측면에서 두 국제기준은 보편적 적용을 전제하는 반면, 입법지침은 유럽연합이라는 지역

법 질서로 한정된다. 개념상으로도 두 기준이 ‘가치사슬(value chain)’을 전제하는 데 비해, 입

법지침은 ‘활동 연쇄(chain of activities: 상류와 하류)’로 범주를 좁혔다. 특히 금융 부문에서 

양자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집행 면에서도 국제적 기준이 비(非)사법적 권고에 머무는 반면, 입

법지침은 감독기관의 명령, 과징금 더 나아가 민사책임을 결합해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공시 

역시 권고적 보고에서 다른 입법지침과 연동하여 법정 공시 의무로 전환됐다. 요컨대, 입법지

침은 지역적으로는 협소해졌지만, 규율 내용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해졌으며, 집행 가능성 또한 

제도화된 감독, 제재, 책임 체계를 통해 현저히 강화됐다.

결과적으로 입법지침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대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병행하여 보완하는 관계로 작동한다. 이행원칙과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보편적 운영 원리로 기능하고, 입법지침은 그 원리를 유럽연합 법질서에서 구속력 있는 절차·

책임·공시·집행 체계로 구체화하여 기업 실사의 내용과 이행을 담보한다. 특히, 입법지침 부속

서에 열거되지 않은 위험은 비록 입법지침의 법적 의무 범위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행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관리·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 역외 기업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입법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되어 그 규범

력이 유럽연합 외부로 확장된다. 이 과정에서 역외 기업에 부과된 의무는 계약을 매개로 다층

의 공급망을 형성하는 중소 협력업체로 확산되므로, 정보제공, 시정계획, 감사, 모니터링, 위반 

시 제재, 해지 등 실사(CSDD) 의무 준수가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다.

입법지침은 이행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의 절차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와

의 정합성도 전제로 설계됐다. 결과적으로 입법지침은 절차와 공시가 결합된 이식법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그 과정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과 활동 연쇄(chain of activities)처럼 용어와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어느 국가의 관할인지 명확하지 않아 관할이 겹치는 등 중복 규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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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집행의 위험이 있다. 회원국 감독기관들을 묶어 공동 감독 네트워크를 만든 이유가 여기

에 있으며, 이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국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고 제도를 정비할 기회가 발생하

게 된다.88) ▧

(논문접수 : 2025. 09. 20. / 심사개시 : 2025. 10. 02. / 게재확정 : 2025. 10. 20.)

88) IV. 6. 나. 참조 



190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12호 (2025.10.)

참 고 문 헌

1. 한국 문헌

김도환, “판례평석: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서 나타난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도입 

의무”, 「중앙법학」 제26집, 중앙법학회, 2024.

______, “유럽연합 입법지침 2019/1152 상 온라인 플랫폼노무제공자 보호”, 「노동법포럼」

제34호, 2021.

김원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주의’에 관한 EU 지침의 제정과 시사점”, 「상

사판례연구」 제37권, 2024.

박지순, “유럽노동법에 관한 기초적 연구”, 「노동관계연구」 제15권, 2005.

오상호,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급망 실사법 제정 경위와 평가”, 「노동법논

총」 제53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

오현석, “지속가능 경영 규범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글로벌공급망을 중심으로—”, 「고려

법학」 제113호, 2024.

이정기·이재혁, “‘지속가능경영’ 연구의 현황 및 발전 방향: ESG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전략경영연구」 제23호, 2020.

이상수,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서울대학교 법

학」 제55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황선영, “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실사를 이루는 주요 요소 및 역할에 대

하여”, 「국제경제법연구」 22, 한국관세학회, 2024.

2. 외국 문헌

(1) 단행본 

Bardi, U., The Limits to Growth Revisited, Springer, 2011.

Bergquist, A.-K., Business and Sustainability: New Business History Perspectives, Harvard

Business School, 2017.

Meadows, D. H. et al., The Limits to Growth, Universe Books (New York), 1972.

Sherman III, J., Beyond CSR: The Story of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and Human

Rights, Harvard Kennedy School, 2020.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입법지침 구조에 관한 이해 191

Stewart, T. / Paine, L., Johnson & Johnson: An Ethical Analysis of Broken Trust, The

Richard Stockton College of New Jersey, 2011.

Strange, T. / Bayley, A., Sustainable Development, OECD Publications, 2008.

WCED, Our Common Future, United Nations, 1987.

(2) 논문

Bhatt,/Türkelli, “OECD National Contact Points as Sites of Effective Remedy…”, Business

and Human Rights Journal, 2021.

Bright, et al.,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and the French and German Legislation”, VerfBlog, 2024.

Bueno et al., “The EU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CSDDD):

The Final Political Compromise”, Business and Human Rights Journal 9, 2024.

Buhmann/Feld, “Shifting boundaries…”, Transnational Legal Theory 15, 2024.

Döring,/Walder, “The Limits to Growth – 50 Years Ago and Today”, Intereconomics 57,

2022.

Dougan, “Minimum Harmonization and the Internal Market”, Common Market Law Review

37, 2000.

Kosi/Relard, “Are firms (getting) ready for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Sustainability Nexus Forum, 2024.

Li, “Operationalising the UN Guiding Principles…”, Academic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11, 2022.

Locke et al., Does Monitoring Improve Labor Standards? Lessons from Nike, CSR

Initiative Working Paper No. 24, Harvard Kennedy School, 2006.

Lu, “Set It in Stone: Patagonia…”,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24.

Lysgaard/Holly, “Regulating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the EU…”, Human Rights &

the Corporation eJournal, 2024.

Passas, “The Evolution of ESG: From CSR to ESG 2.0”, Encyclopedia, 2024.

S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fter Rio”,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 1993.

Serra, Corporate Governance and Due Diligence Analysis Under the CSDDD: Legal and

Extraterritorial Challenges, Stanford–Vienna EU Law Working Paper No. 105, 2025.

Shelton, “soft law”, in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Routledge, 2009.



192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12호 (2025.10.)

Weber, A., “Expanding the Toolbox of Sustainable Business Law”, Pace Environmental

Law Review, 2024.

Zetzsche/Sinnig, “The EU’s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16, 2025.

(3) 기타 (국제기구 문서, 지침, 보고서)

European Parliament, Implementation of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Brussels, 2017.

Netherlands NCP for the OECD Guidelines, Analysis of the draft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2023.

OEC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2023.

OECD, 2023 Annual Report on NCP Activity: Data Annex, 2024.

UN General Assembly,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CONF.151/26,

199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oad map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A/56/326, 200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2015.

Directive (EU) 2024/1760 …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OJ L 1760, 2024.

Directive (EU) 2025/794 … amending Directives (EU) 2022/2464 and (EU) 2024/176,

2025.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입법지침 구조에 관한 이해 193

Zusammenfassung

Richtlinie über unternehmerische Sorgfaltspflichten im

Hinblick auf Nachhaltigkeit

- zwischen universellen Prinzipien und regionalen Normen -

Kim, Do-Hwan

Die CSDDD verrechtlicht bislang als soft law rezipierte Referenzrahmen - namentlich

UN-Leitprinzipien und OECD-Leitsätze - zu unionsrechtlich verbindlichen Pflichten. Anders

als diese allgemein gehaltenen Bezugsnormen begrenzt die Richtlinie den Prüfgegenstand

(was) auf in den Anhängen ausdrücklich genannte Menschenrechts- und Umweltabkommen;

das Prüfprogramm (wie) folgt einem risikobasierten, proportionalen Vorgehen mit Priorisierung,

„bedeutsamer“ Stakeholder-Partizipation und einem Prävention–Minderung–Abhilfe-Zyklus.

Der Anwendungsbereich ist als „chain of activities“ (Upstream/Downstream einschließlich

unmittelbarer und mittelbarer Partner) gefasst; der Downstream des Finanzsektors ist

grundsätzlich ausgenommen. Durchsetzung erfolgt über aufsichtsbehördliche Anordnungen,

umsatzabhängige Geldbußen und zivilrechtliche Haftung; Berichtspflichten werden durch

Verknüpfungen mit weiteren Unionsvorgaben verdichtet.

Offen bleiben die anhangsbezogene Eingrenzung, Auslegungsunsicherheiten zu

Reichweite/Zuständigkeit sowie steigende Unternehmenslasten. Erforderlich sind daher

normative Nachschärfungen und ein kohärenter, mitgliedstaatenübergreifender Vollzug.

Aufgrund extraterritorialer Effekte sollten auch koreanische Unternehmen frühzeitig

vertragliche, audit-gestützte und datenbasierte Nachweissysteme etablieren.

Schlüsselwörter：EU-Richtlinie über unternehmerische Sorgfaltspflichten im Bereich der

Nachhaltigkeit (CSDDD), UN-Leitprinzipien für Wirtschaft und Menschenrechte

(UNGPs), OECD-Leitsätze für multinationale Unternehmen (OECD-Leitsätze),

Tätigkeitskette, risikobasierte, verhältnismäßige Sorgfaltsprüfung, Lieferketten,

extraterritoriale Anwendung


